
제주지역 주민등록 인구가 또다시

줄며 감소세가 28개월째 이어지고

있다.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

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

있다.

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

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제

주지역 주민등록 인구(외국인 제

외)는 66만5953명으로, 한 달 전보

다 273명 줄었다. 지역별로는 제주

시 48만5783명, 서귀포시 18만170

명으로 전월대비 각각 150명, 123

명 감소했다. 1년 전과 비교하면 총

5587명 감소한 수치다.

제주 주민등록 인구는 2023년 5

월부터 매달 줄어들며 28개월 연속

감소 중이다. 올해 1월 5년 넘게 유

지됐던 67만명 선이 무너지는 등

하락세가 이어지며 올해 들어서만

4415명 줄었다.

연령별로는 고령층이 꾸준히 늘

고 있다.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

난달 기준 13만1287명으로 전체의

19.7%를 차지했다. 빠르면 올해 안

에 고령인구 비중이 20%를 넘어서

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

망된다.

한편 지난달 전국 주민등록 인구

는 5115만4981명으로 전월보다

4908명 감소했다. 17개 시 도 가운

데 인구가 늘어난 곳은 경기도 등

4곳에 불과했다. 오은지기자

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고 수준

의 버스정보 앱이라고 자랑했던

제주버스정보 앱 을 슬그머니 폐

지한 것으로 드러났다.

제주도는 민선 6기 대중교통체

계를 개편하며 버스 운행시간표와

노선, 실시간 운행정보 등을 확인

할 수 있는 제주버스정보시스템을

구축하고 업그레이드 버전의 제

주버스정보 앱 을 지난 2017년 출

시했다.

제주도는 버스 이동정보를 모바

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

는 전국 최고 수준의 버스정보시스

템이라며 당시 원희룡 지사가 직접

버스 이용객들을 찾아 설치방법 등

을 알려주며 홍보하기도 했다.

하지만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공

공앱 성과 측정에서 민간에서 제공

하는 앱과 기능이 중복된다며 폐기

권고를 받아 2024년 6월 30일자로

폐기 처분했다.

그런데도 제주도는 제주버스정

보 앱 폐기 처분 사실과 신규 설

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홍보나

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.

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

상당수 버스 이용자들은 제주버스

정보 앱 이 사라졌다 고 의문을

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.

최근 제주도는 제주자치도에 바

란다 코너로 제주버스 앱 불편함

을 문의한 민원인에게 제주버스정

보 앱 대체 방법이나 전후 사정 등

을 설명하지 않고 이미 폐기 처리

한 만큼 제주도와는 무관한 민간

개발 앱이라고 답변, 행정편의적

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
도 관계자는 제주버스정보 앱

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보도로

알려져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

부분이 있다 고 인정하면서도 신

규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앱

을 삭제하지 않은 기존 앱 설치자들

의 이용은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.

위영석기자 yswi1968@ihalla.com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형 기

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3개로 할

지, 2개로 개편할지에 대해 도민 여

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 행정구

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

나타났다.

제주도의회는 2일 이런 내용의

행정구역 개편안 여론조사 결과

를 발표했다.

조사 결과 기초단체를 제주시와

서귀포시에 각각 설치하는 2개 행

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

40.2%로,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

포시 등 3개 구역으로 개편하자는

의견(28.4%)보다 11.8%p 높았다.

다만 거주지역 별로는 선호도가

엇갈렸다. 제주시 거주자를 상대로

한 조사에선 2개 구역 42.6%,

3개구역 25.5%로 2개 구역 선호

도가 훨씬 높았지만, 서귀포시 거

주자는 3개 구역 35.8%, 2개 구

역 34.1%로 오차범위 안에서 3개

구역 선호도가 높았다.

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자체를 반

대하는 의견은 20.1%로 조사됐다.

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시기에 대

해선 도민 의견 수렴과 추가적인

정보 제공, 상황 변화를 고려한 후

진행해야 한다 는 응답이 66.4%로,

오영훈 도정이 목표한 2026년 7월

도입을 바라는 의견(23.0%)보다 3

배 가까이 비중이 높았다.

내년 7월 제주형 기초단체를 설

치하기 위해선 늦어도 올해 11월에

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는데,

투표 요구 권한이 있는 정부가 현

재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고, 행정

구역 개편 방식에 대한 의견도 분

분해 내년 7월 도입이 불투명한 현

상황이 도민 여론에도 반영된 것으

로 보인다.

또 지난해 1월 행정체제개편위

원회가 권고한대로 행정구역을 3

개로 나눠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개

편안에 대해 도민 77.5%가 인지하

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, 권고

안을 반영한 3개 기초시 설치 법안

과 권고안과 다른 형태의 2개 기초

시 설치 법안에 대한 인지도 조사

에서는 69.8%가 알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

도의회는 여론 조사결과를 이날

제주도에 전달했다. 이상봉 의장은

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

개편 관련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

렴해 민의를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

방향을 제시하겠다 고 밝혔다.

이 의장은 민의를 반영해 행정

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발

언이 제주도가 앞으로 행정구역을

2개로 수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뜻

이냐 는 질문에 기초단체 설치에

공감하되 행정구역 개편 방향에 대

해선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

는 게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여

론인 것 같다 며 앞으로 공론화

과정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이런 여

론을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이지,

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

는 건 아니다 고 설명했다.

도의회 여론조사에서 2개 행정구

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제주

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.

다만 연내 주민투표가 불투명한 상

황을 고려해 도입 목표 시기를 수

정할 가능성은 있다.

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

사회적 혼란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

오영훈 지사는 4일 기자간담회를

열어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

힐 예정이다.

한편 이번 여론 조사는 18세 이상

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

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됐으며 표본

오차는 신뢰수준 95%에 ±2.5%다.

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제10432호 기사제보 750-2214 구독 750-2314 광고 750-2828 2025년 9월 3일 수요일(음력 7월 12일)

작년 5개 읍면동은 출생아 수 10명 미만… 5면 / 제주, 추석 앞 먹거리 물가 불안… 6면

제주도의회 주관 도민 1500명 대상 행정구역 개편안 여론조사 결과

제주시-서귀포시 2개 기초단체 우위

제주시 여름밤, 야경과 어선 불빛 지난 1일 밤 제주시 1100도로에서 바라본 제주시 야경과 수많은 어선들이 켜놓은 집어등 불빛이 어우러지며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. 강희만기자


